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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

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

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

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

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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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

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

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

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주제어: 동아시아복지국가, 집합이론, 기능적 등가물, 필요충분개념구조,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 퍼지집합이론

1. 서장

‘대상(subject)’의 ‘본질(essence)’에 대한 논의는 로크(Locke) 이전의 형이상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많은 형이하학자들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고민되어왔다. 이러한 본질

에 대한 고민은 사회과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철학적 논의로 이어지며 사회과학의 

방법론도 발전해왔다. 다시 말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1) 등의 철인들이 제기하였던 

‘실재는 무엇이고,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뿌리로, 사회과학방법론은 ‘실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와 ‘인지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결합하는 것을 시도하며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비교연구방법론 역시 데이터의 양과 질의 향상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

나 현재 학계에서는 계량적 분석 및 양적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연구들이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Mahoney & Rueschemeyer, 2003). 필자는 계량적  분석의 선호에 대

한 편중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를 전제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비교연구는 서로 다른 시공에서의 동

일 개념에 대한 비교로, 개념화 작업이 변수화 작업에 선행되어야 한다. 비교연구에서 

이러한 개념화의 중요성은 비교가 갖는 통제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비교사회

1)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은 실재와 현상을 구분하여 이를 제1실체 및 제2실체로 구분하였고, 플라톤은 형상(形
像)과 존재론적 차원의 이데아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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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의 비교연구는 다른 시공에서의 사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인데, 정책의 의

의와 실효성 그리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실험적 상황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비교하는가?’라는 물음의 답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비교의 목적 중에 하나

는 연구방법에서의 통제기능(controling)에 있다고 할 수 있다(Satori, 2009). 그리고 비교

연구에서 ‘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논의된 동일한 개념이 전제되

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변수화 작

업 등의 방법론적 차원의 논의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변수화 작업에 앞서 비

교하는 대상인 복지국가, 복지레짐 및 복지제도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

서구에서는 2차 대전 이후 국가들이 경제성장 및 사회적 안정의 동시적 성취라는 

황금기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복지국가의 발전

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반화 또는 국가별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각각에 대한 반론을 펼

치며 각 이론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고민도 촉진되었다. 특히 1990년 에

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G. Esping-Andersen, 1990)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 시장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특정한 유형으로 결합되어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복지레짐에 대한 논의를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으로 전도하는 역할

을 하였다. 그는 각 국가들의 복지레짐을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영향

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경험적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복지국가 비교연구방

법에 있어서 유형화(typology)의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 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

로 발전하는 가운데,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한 세 가지 복지레짐들 ‘외의 유형’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Amsden, 

1989; Johnson, 1982),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국가의 

복지국가 유형화 가능성으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G. Esping‑Andersen, 1997; I. 

Gough, 2001; Holliday, 2000; 김연명, 2002). 이러한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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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서구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의된 복지국가의 

개념 및 관련 변수를 근거로 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비교연구이고, 다른 하나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동아시아국가 간 또는 단일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동아시아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연구는 또한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

의 성격논쟁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 

전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및 대중에게서도 새롭게 

관심받기 시작하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Goodman & Peng, 1996; 

Goodman, White, & Kwon, 1998; 김진욱, 2005; 김영범, 2002; 김연명, 2004; 김연명, 2011; 

김원섭, 2008; 김희자, 1996; 백승호 & 안상훈, 2007; 박용수, 2007; 남찬섭, 2005; 남찬섭, 

2008; 나병균, 2010; 노병일, 2005; 이광찬, 2002; 정무권, 2004; 양재진, 2005; 심창학, 2004; 

심상용, 2010).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해석,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

게 기여하였지만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제4의 유형으로 유형화 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연명(2004) 또한, 에스핑‑앤더슨이 사용한 복지체제 유형론을 동아

시아 국가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논하면서, 에스핑‑앤더슨이 사용한 각종 변수

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다시 말해, 서구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이 동아시아복지

국가의 개념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

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비교연구에 있어 개념구조에 대한 논의와 이

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비교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동아시아복지국가론 뿐

만 아니라 그 외의 비교사회정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비교연구에서 개념의 중요성,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 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attributes)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

가물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앞서 설명

한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기능적 등가물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념구조, 기능적 등가물 그리고 동아시아복지국가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의 활용  189 ●

2. 개념에 대한 논의

1) 비교연구에서의 개념

비교연구에서 개념의 함의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비교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Dogan과 Pelassy는 비교연구방법론에 대한 그들의 논고 ‑ How to Compare Nations 

(1990)‑에서 정치학 연구에 있어 비교(comparison)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오래된 연구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철학자들은 타인의 대한 이해

를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2)’라는 서술로 서문을 시작한

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에 대해서 Przeworski(1987)는 이해(understanding), Ragin은 설명 

및 해석(explaining and interpreting)(1987: 6), Mayer(1989)는 재정의(redefine)이라고 설명

하고 있는데, 특히 Satori는 무엇보다도 비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통제(controlling)라

고 강조하고 있다(2009). 물론, 통제의 방법에는 실험적 통제(experimental control) 또는 

통계적 통제(statistical control) 등도 있어 비교를 통한 통제(comparative control)만 통제

적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험적 통제는 사회과학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통계적 통제는 많은 사례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특히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사례수보다 변수의 수가 많게 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Lijphart(1971)은 

이런 경우, 비교연구방법을 통한 통제(comparative method of control)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방법들 중 구체적으로는 Mill의 일치법

(method of agreement) 및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 등이 있다. 전자는 비교대상 국가

들에서 발생한 동일한 현상/사건에 대해, 다른 변수는 모두 다른데 유일하게 일치하는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반면, 차이법은 국가 간

의 서로 다른 현상 및 사건에 대해, 다른 변수는 모두 일치하는데 유일하게 서로 다른 변

수에 관심을 갖고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표 1).

2) “An age-old idea of philosophers is that knowledge of the self is gained through knowledge of others” (1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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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방법 일치법(Method of agreement) 차이법 (Method of difference)

연구대상 국가1 국가2 국가1 국가2

통제변수
a b a a

c d b b

설명변수 e e c d

결과 o o o x

[표 1] Mill의 비교연구방법론: 일치법 및 차이법

비교연구에서 비교의 통제적 기능을 고려하고 일치법 혹은 차이법을 적용할 때, 우

리는 변수들을 정하고 분류하는데 있어 어디까지를 ‘일치’ 혹은 ‘차이’라고 규정할 수 있

는가? 예를 들어 권력자원이론의 검증을 위해 독일과 영미국가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

교연구를 할 때,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German Christian Democratic Union)과 영국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을 ‘동일한’ 변수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미국의 민주당(Democratic 

party)을 동일한 정당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논란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당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때 같은 개념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각 국가들의 특정 정당의 변수화 작

업에 선행되어야 할 논의는 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의 개념적 ‘속성(attributes)’에 대한 논

의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동일한 개념(예를 들어, 좌파정당 및 우

파정당)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수화(예를 들어, 좌파정당 의석수 및 우파정당 의석수)

에 앞서 이론이 바탕이 된 철저한 개념화 과정(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의 개념적 속성 대

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3).

또한 복지국가 비교연구에서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함의를 갖고 있다. 앞서 언

급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Esping‑Andersen, 1990)은 국가의 정책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및 계층화(stradification)와의 관계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복지국가를 개념화하였다. 즉, 탈상품화와 소득의 재분배의 속성으로 복지국가를 정의

한 후, 유형화 방법을 사용한 비교연구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Orloff(1996), 

3) 비교연구에서 개념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Satori(1984)는 ‘the better the concepts, the better the variabl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m'라고 주장하였다.



개념구조, 기능적 등가물 그리고 동아시아복지국가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의 활용  191 ●

Lewis(1992), Sainsbary(2000)를 비롯한 많은 여성학자들은 탈상품화 및 계층화를 바탕으

로 한 남성주의적 시각의 복지국가 개념을 비판하며, 여성의 ‘상품화될 권리’(the right to 

be commodified)를 복지국가의 속성으로 추가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다

시 말해,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개념 자체에 대한 재논의는 종속변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복지국

가 연구(예, 복지국가 발전요인 분석)를 독립변수 차원의 논의로(예,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에 대한 연구) 다시 이동시켰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재정의 된 새

로운 개념의 복지국가는 변수에 대한 재논의를 필연적으로 재개시켰다(Goertz, 2006).

비슷하게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서구국가들 중심의 복지체제 

유형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는 이미 지적되어왔다. 김연명(2004)은 기

존의 복지체제 유형 분류에서 사용한 ‘속성’과 지표들을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동아시아 

각국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복지체제 분류의 속성과 지표를 확대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재개념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기존의 서구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이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속성들을 충분히 반

영하는지의 여부는 또한 변수 및 지표에 대한 재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동아

시아복지국가의 지표를 확대 및 재구성하기에 앞서 필요한 작업은 동아시아복지국가

의 개념적 속성들에 대한 재논의인 것이다.

2)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

3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대한 연구들이 복지국가의 어떠한 속성

들을 토대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는지 재검토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개념구조’에 대

하여 논한다. Satori(1984), Ragin(1984), Collier(2009), Goertz(2006) 등이 시도한 개념에 

대한 논의는 비교연구방법론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는데 개념에 대한 이들 학자들의 여

러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비교사회정책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개념구조들

을 집합이론을 활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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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념은 존재론적 차원의 ‘실재(essential)’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로크

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한 실체의 ‘실재(essential)’과 ‘현상(superficial phenomenon)’

을 구분하였는데, 실재의 변화는 현상의 변화를 야기하지만 현상의 변화는 실재를 변화

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수급방식을 서비스 위

주에서 현금급여 위주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영미식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attributes) 중 하나인, 예를 

들어, 시민권 바탕의 복지수급자격이 자산조사에 따른 조건으로 변한다면 이것은 개념

적 속성의 변화인 것이다. 이렇듯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속성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개념구조로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tructure)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Family resem-

blance structure)를 소개하고자한다(Goertz, 2006)4).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concept structure)는 어떠

한 개념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에 주목한다. 어떠한 실체(object)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재(essence)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실재를 구

성하는 것은 속성들(attribute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이 연구대상인 

개념의 필요조건이 된다. 개념의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의 교집합은 충분조건이 될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데 즉, 속성들이 조합을 이루어 어떠한 개념의 필요충분조건이 되

어야 한다(집합이론에서 수학적으로는 iff‑if and only if-로 표기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어떠한 속성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Wilensky(1975)는 

“국가가 자선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권리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소득수준, 영

양, 건강, 주거 그리고 교육 정도를 보장하는 것”(1975:1)이라고 복지국가의 개념을 규정

하였다5). 그의 복지국가의 개념을 해부해보면, ‘시민권에 근거한’ ‘기본적 생활수준’을 

‘국가가 보장’으로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을 구별해볼 수 있겠다6). 그의 복지국가 개념

4) Goertz (2006)는 사회과학에서의 개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의 개념구조 

및 개념화 방법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그의 논의에서 중 두 가지의 개념주조를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새롭게 설

명하고 복지국가연구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5)“The essence of the welfare state is government-protected minimum standards of income, nutrition, health, housing, 

and education, assured to every citizen as a political right, not as charity.”(Wilensky, 1975:1)
6)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개념 규명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비교사회정책에서의 개념화 작업에 대한 논의이

기 때문에 임의로 Wilensky가 정의한 복지국가에서 세 가지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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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 시민권에 준거해

b:기본적 생활수준을

c: 국가가 보장

x

x

에서는 위 세 가지의 속성들이 필요조건으로 존재하고, 그 ‘결합’이 필요충분조건이 된

다(그림 1).

[그림 1]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로 해석한 Wilensky의 복지국가 개념

위의 개념구조로 보면 복지국가는 a, b, c의 세 가지 속성의 결합을 필요충분조건으

로 갖는다. 개념의 변수화 과정은 모든 속성들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가진 경험적 지표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권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수

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 정책’은 세 가지의 속성을 필요조건으

로 갖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의 속성들을 모두 필요조건으로 갖는 

정책들은 복지국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 및 지표로 채택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의 내

연성과 외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에서 개념의 내

연성을 늘인다는 것은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의 수를 늘인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속성들의 결합은 외연성을 줄일 수밖에 없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에서 내연성과 외

연성은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family resemblance concept structure)는 선차적으로 

충분조건들을 고려한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는 어떤 실체에 반드시 n개의 모든 속

성들이 존재할 때만(if and only if n attributes are present) 그 개념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한

다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는 충분조건에 되는 n개의 속성들 중에 m개까지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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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if m of n attributes are present) 그 개념이 수립된다고 규정한다. 집합적 유사성 개

념구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집합의 경계 또한 유연

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n개의 속성 중에서 몇 개 이상의 속성들이 존재할 때 그 개념

이 수립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연구대상인 개념의 상위개념을 먼저 고민

한 후, 상위 개념을 축소해나가면서 해당 개념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복지국

가의 개념으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논한 연구로는 Hacker(2004), Bonoli(2005), 

Holzmann, R., &Jørgensen, S.(1999), Holzmann, R., &Jørgensen, S.(2000) 등이 있는데 ‘위

험관리‘라는 개념은 ’복지국가’의 상위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위험관리’의 충

분조건이 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들을 먼저 나열해볼 수 있겠다. 각각의 속성은 필요조

건이 아닌 위험관리의 충분조건인데, 이러한 개념적 속성 중 몇 개까지가 존재해야 비

로소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수립될 수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Hicks(1999)의 복지국가 개념을 살펴볼 수 있겠다. Hicks(1999)는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네 가지; a) 실업보험, b) 의료보험, c)고령연금 그리고 d)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 중 세 

가지가 존재하면 복지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집합이론으로 

해석한다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에서와 같이 속성들의 교집합이 아닌, 속성들의 합

집합으로 개념을 정한다. 그러므로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는 내연성의 증가와 함

께 외연성도 증가한다.

위 두 가지의 개념구조는 집합이론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다음 절

에서는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집합이론을 이용하여 설

명한 후 각 개념구조에 불리언방법과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3) 집합이론의 활용: 불리언대수와 퍼지집합이론

고전적인 집합이론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개념구조를 설명하자면, 필요충분조건 개념

구조에서는 집합이론의 ‘그리고(logical AND)’를 통해 각 속성들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

이 개념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위의 [그림 1]에서 각 필요조건들이 모두 개념적 속성으로 

존재할 경우, 다시 말해 필요조건들의 교집합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때 개념이 수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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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는 어떤 실체에 반드시 n개의 모든 속성들이 존재할 때

만 그 개념이 수립될 수 있다. 반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는 집합이론의 ‘또는

(logical OR)’를 이용하여 n개의 속성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상위개념의 충

분조건이 되는 속성들 중에 몇 개 이상의 속성까지 존재해야 개념이 정의 될 수 있는지

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먼저 가능한 속성들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상위개

념이 될 수 있는 개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관

리라는 속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을 먼저 나열할 수 있다. 소득보장, 아

동보호, 노인보호, 의료보호 등의 가능한 속성들을 모두 나열하고(n개) 그중 특정 개수

(m개) 이상의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복지국가의 개념이 수립된다고 결정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속성들이 각각 충분조건이며 ‘또는(OR)’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속성의 존재여부 보다는 속성의 개수가 중요한다. 상위개념에서부터 개념을 축소

하면서, 세 개 이상의 속성이 존재할 때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집합이

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

i) R(위험관리) = ‘A(의료보호)’ + ‘B(아동보호)’ + ‘C(고령보호)’ + ‘D(소득보장)’

ii) W(복지국가) =  ABCD + ABC + ABD + ACD+ BCD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는 위의 i)의 공식에서와 같이 유사한 개념적 속성들을 먼

저 나열한 후, ii)와 같이 3개 이상의 속성이 조합으로 존재하는 경우 복지국가가 개념화

된다. 이때 세 개 이상의 속성들이 조합을 이루어 복지국가의 충분조건이 된다. 위의 경

우, 다섯 개의 조합이 복지국가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

조는 확장된 개념의 속성들 n개 중 m개의 속성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개념구조이기 때

문에 귀납적인 측면이 강한다. 반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는 연역적인 개념화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작업은 불리언 대수(Boolean algebra) 및 퍼지집합이론(fuzzy-set theo-

ry)를 통해 좀 더 정교화 될 수 있다. 고전적인 집합이론에서 개념의 각 속성들은 집합

(Crisp set)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이분법적 구조 이해된다. 즉, 개념적 속성이 집

합에 존재 또는 존재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0(속하지 않음 또는 없음) 또는 1(속함 또는 



● 196

있음)인 결정적방법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퍼지집합이론은 개념적 속성이 대상 집합에 

‘불확실하게’ 또는 ‘애매하게’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퍼

지이론(fuzzy theory)은 1965년에 Loft Zadeh에 의해 제창되었는데, 1(참)과 0(거짓)의 이

분법적 고전적집합이론과 달리 어떠한 요소가 집합에 속하는 정량적 비율에 따라 속함

과 속하지 않음이 정해지는 퍼지집합이론이 개발되었다.

각 개념구조에서도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하여 개념적 속성이 집합에 속하거나 속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데, 퍼지점수(Fuzzy-set membership score)

를 통해 어떠한 개념적 속성 또는 속성들의 조합이 이념형(ideal type)에 얼마나 속하거

나 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소속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이러한 퍼지점수는 0에서 1사

이의 점수로 매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그림 1]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개념적 속성인 ‘시민권’, ‘기본적 생활수준’ 및 ‘국가가 보장’의 개념적 속성에 각각 퍼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기본적 생활수준’이 이분법적 구조에서는 1과 0으로 표현된다

면, 퍼지점수를 통해 이 개념적 속성의 정도(degree)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1과 0 사이

의 퍼지점수는 연속적인 점수 또는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해 설정된 분기점에 따라 여러 

개의 범위 내의 점수로 매겨질 수 있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속성들은 퍼지점수가 부여 될 수 있다7).

각 개념적 속성들에 퍼지점수가 부여되면 불리언 대수에 의해 정의하고자 하는 개

념에 대한 하나의 퍼지점수가 도출 될 수 있다. 먼저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의 경우, 이

분법적 집합이론을 사용할 때 필요조건이 되는 개념적 속성이 모두 존재해야(또는 속해

야) 한다. 이때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한다면 경우 각 속성들의 퍼지점수는 불리안대수의 

‘그리고(logical AND)’에 의해 최소점수로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속성A의 퍼지점수

가 0.75, 속성B는 0.5, 속성C는 0.35인 경우, 세 가지 속성을 모두 필요조건으로 갖는 연

구대상의 ‘개념’은 0.35라는 퍼지점수를 갖게 된다. 반면에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

는 각 개념적 속성들이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개념적 속성들의 ‘조합’이 연구대상이 

되는 개념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안대수의 ‘또는(logical OR)'를 사용하

여 최대점수가 도출된다. 위에서 제시된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의 복지국가 개념

에 대한 예를 다시 사용하여, 속성A(의료보호)의 퍼지점수가 0.75, 속성B(아동보호)가 

7) 퍼지점수도출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Ragin(2008) 및 최영준(2009)의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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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속성C(고령보호)가 0.4 그리고 속성D(소득보장)는 0.9이라고 간주한다면. 속성들의 

조합인 ABCD의 점수는 0.9, ABC는 0.75, ABD는 0.9, BCD는 0.9이 된다. 즉 복지국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조합들은 다섯 개까지 형성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각각의 퍼지점수

가 계산될 수 있다.

3. 동아시아복지국가론과 기능적 등가물

지금까지 비교연구에서 개념이 갖는 함의에 대해 논하고, 비교연구에서의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기능적 등가물의 유용성에 대해 논하고 기

존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에서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왔

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기능적 등가물

위의 개념구조 논의에서 이어 먼저 본 절에서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

의 개념과 그 유용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기능적 등가물 개념은 변수구성 단계에

서 한 지표 대신에 대체 가능한 다른 지표를 사용할 때 주로 채용되는 개념으로, 인과관

계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의 경험적 증거가 부재할 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경험적 증거

를 대신하여 사용하기 위해 흔히 채용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Dogan &Pelassy, 1990; 

안상훈, 2003).

구체적으로 기능적 등가물인 두 제도를 선택해야하는 경우, 세 가지의 경우로 구분

하여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두 제도 및 정책의 수립목적이 동일할 때 두 제도는 

기능적 등가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교주의 국가에서 조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현금 지원과 기능적으로 등

가라고 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보육’에 대해 국가 정책을 이해할 때,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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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고려한 경우일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결

과(outcome)가 동일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초기의 정책수립과 정책입안자가 일차

적으로 계획한 정책의 목표는 다를 수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책의 산출물 및 효과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의 초기목적 또는 실제적인 결과보

다도 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동일할 때 두 제도들이 기능적 등가물로 판단

될 수 있다. 두 제도들을 선택하였을 때, 대상 제도들이 세 가지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제도들의 기능적 등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 경우를 서로 구분하여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와 타 국가의 고용보험제도는 

동일하게 피고용자의 고용안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도 본연의 목

적 및 결과가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교대상

에 대한 연구자의 깊이 있는 질적 지식에 근거하여 등가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즉, 종신

고용제의 초기도입 목적 및 다른 제도와의 상호보완성 등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제도의 결과 역시 이중노동시장의 발달 등과 같은 부작용 등의 초래 여

부를 고려하여 제도의 등가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다.

일반적 비교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기능적 등가물은 개념화 

단계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의 비교연구에서는 어떠한 대상의 동

일성 및 차이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

하기 위해 기능적 등가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적 차원에서의 기능

적 등가물은 개념을 구성하는 특정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속성A를 속성B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속성B는 속성A의 기능적 등가물이다. 

기능적 등가물의 개념은 개념화 및 변수화 작업에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경우, 개념의 경계가 불명확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속성을 채용하기에 앞서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의 개

념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개념구조에서도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기능

적 등가물은 집합이론에서 ‘또는(OR)'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즉, 속성A ‘또는(OR)' 속성

B를 해당 개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의 경우 

유사한 속성들을 나열 후 충분한 속성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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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등가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의 경우는 개념화 단계에서보다는 변수화 단계

에서 기능적 등가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개념의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을 선택하여 필요충분조건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는 그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수들은 서로 기능적 등가물로 간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국

가의 필요충분조건적 속성을 a)시민권에 근거해, 사회구성원들의 b)기본적인 생활수준

의 유지를 c)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하면 이 세 가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정책들은 모두 기능적으로 등가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많은 

수의 속성들로 이루어진 필요충분조건인 경우 그 개념의 내연성이 높은 반면 외연성은 

줄어들어 선택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적 등가물을 활용

하여 부재하는 경험적 자료를 기능적 등가물인 다른 자료로 대체 하여 줄어드는 외연성

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동아시아 각 개별 국가 연구(특히 일본복지국가 연구)에서 기

능적 등가물에 대한 논의는 종종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이 제

기한 지표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의 부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기능

적 등가물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 논의에서 기능적 등가

물 개념을 잘못 활용한 경우는, 기존에 탈상품화, 계층화 등의 속성으로 개념화된 복지

국가유형들에 새로운 속성을 동아시아국가의 개념화 단계에서만 추가하여 제4의 유형

을 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2

개라면, 동아시아국가의 경우 그 속성이 3개인 경우가 되어 동일한 개념을 비교하는 것

이 아니다. 즉,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차원을 고려해 에스핑‑앤더슨이 사

용한 개념적 속성을 기능적 등가물인 다른 속성으로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속성을 추

가하여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오류가 있다. 김연명(2004) 역시 에스핑-

엔더슨이 제기한 유형들에 더하여 다른 속성들을 기준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제4유

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방법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생산주

의적 복지체제, 발전주의적 복지국가 등으로 분류한 작업의 한계를 논하였다. 사실 

1990년 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동아시아복지국가론은 국제복지국가비

교연구의 유형론 및 복지국가 발전론을 재고하게 하고, 동아시아 개별 복지국가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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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러한 동아시아복

지국가에 대한 연구 흐름은 한국복지국가 및 복지정책에 대한 다학문적 학자들 간의 건

설적인 토론으로 발전되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큰 학문

적 발전을 이루었다(김연명, 2002; 정무권, 2009). 대부분의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들은 

경험적 자료를 재분류 및 재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복지국가 성격을 재조명하거나 새롭

게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요인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한국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반면 인식론적 

차원(epistemology)의 경험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서구의 복지국가연구 발전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유럽의 경우, 

Titmuss(1976) 등에 의한 복지국가의 속성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있었으나, 복지국가 비

교연구는 복지국가 지출의 증가 등 복지국가 발전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가 주

류를 이루었다(Collier &Messick, 1975; Cutright, 1965; I. Gough, 1979; OECD, 1981; Offe 

&Keane, 1984; Wilensky, 1975). 이후 이러한 연구 동향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

형화론 (1990)의 등장과 함께 개념적 이상형(ideal type)을 구성하는 속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에스핑-앤더슨이 제안한 개념적 속성들은 서로 다른 시공

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치성’이 있는 속성이면서도, 국가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

한 충분한 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차이성’을 고려한 속성들로, 비교연구에

서의 개념적 속성이 갖는 함의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 후 여성주의적 

속성(Lewis, 1992; Orloff, 1996)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있는 복지적 속성(Hall 

&Soskice, 2001)이 새롭게 복지국가 논의에 포함되면서 복지국가 논의도 개념적 차원에

서 다시 이루어졌다.

2) 지금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론 연구

그렇다면, 에스핑‑앤더슨(1990, 1999)의 유형화론에 근거하여 서구 복지국가들과 동아시

아복지국가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동일한 개념의 ‘복지국가’를 비교하는 것인가? 동아시

아국가 간의 유사성에 관심을 가진 대표적 연구로는 유교주의적 복지국가론(Jone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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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ger &Leibfried, 2003, White & Goodman, 1998)이 있다. Jones(1993)는 동아시아 다섯 

개국을 유교주의적 복지국가로 함께 분류하여 서구복지국가와의 차이를 설명하였는

데, 특히 사회정의 실현, 시민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의 정치적 노력이 없고, 국가 자체

를 하나의 거대한 가정으로 여기는 집합주의적 문화에서 서구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고 주장하며,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제4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개념구조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하나의 유

사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서구의 사민주의 유형, 보수주의 유형, 영미주의 유형과의 차

이를 경험적 차원에서 논한 것인데 예를 들어, 동아시아복지국가에서 노동조합의 정치

적 영향력의 부재를 ‘노동자 없는 보수적 조합주의’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적 문

화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노동조합 영향력의 부재를 경험적 차원에서 발견하

고 이러한 차이성을 개념적 속성의 차이로 간주하여 ‘유교주의’라는 속성을 더한 것이

다. 하지만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교주의와 등가인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개념적 속성

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같은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제4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서의 경험

적 차원의 예외성을 ‘묘사하기’ 위해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에만 유교주의라는 ‘문화

적 속성’을 추가한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유교주의 복지국가와 서구의 복지국가 유형

들은 서로 다른 개념적 속성들을 근거로 비교되어 방법론적 오류가 있다. 동아시아복지

국가를 생산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한 Holliday(2005) 역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예외성을 논하면서,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

되어 성장지향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역시 동아시아복지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외성을 묘사하기 위해 성장과 관련한 복지정책의 성격을 동

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국가(Goodman &Peng, 1996; Kwon, H. J, 2005;  Chung, M. 

K, 2006)는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개별국가

들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과 생산주의 복지국가론

과 차별된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발전국

가(developmental state) 개념을 빌어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은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의 일차적 목표인 경제성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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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췄다는 점에서 생산주의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교육의 강조 및 엘리트 집단의 역할 등 다른 요인

들을 추가하여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에서는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서구복지국가 유형론의 예외적 유형의 하나로 간주할 지 혹은 

동아시아개별복지국가들 간의 차이성을 강조할 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

다. 일본, 대만 및 한국에서의 사회경제학적 공통점을 논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하는 듯하나, 일본, 대만, 한국의 복지국가 간의 공통점에 기초

하여 각 국가들의 차이점을 구별한, Mill의 차이법 비교연구(method of difference)를 사

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유형화방법과는 다른 비교연구방법으로 동아시아복지국

가를 제4의 유형으로 제안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국가들을 ‘복지국가’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복지와 

관련된 정치경제 및 사회의 특징 중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공통점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

(I. Gough &Thomas, 2000; Hort &Kuhnle, 2000; Tang, 2000)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동아

시아국가들을 복지국가라고 분류하기에는 그 복지체제가 미성숙하지만, 복지와 관련

해 서구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동아시아국가들의 공통된 특

징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 또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

의라기보다는 경험적 차원에서 동아시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정치경제 

현상에 대해 묘사한 것이다. 그러한 경험적 차원에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동아시아복지

국가를 서구와 구별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론적 오류가 있

는데, 첫 번째는 Takegawa(2005)가 지적하였듯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서구의 복지국가

들을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분류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복지

오리엔탈리즘(Welfare orientalism)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구국가들과 

동아시아국가들에 동일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 없이 경험적 차원에

서 발견되는 특징들만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속성을 기준으로 동아

시아복지국가들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 따라 혼합

형(hybrid)으로 분류하는 연구들(G. Esping‑Andersen, 1997; G. Esping‑Ander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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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1996)이 있는데, 동아시아복지

국가들을 보수주의 복지체제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 동

일한 개념적 속성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방법론적 오류는 적을 수 

있으나, 주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경험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 보다

는 혼합형의 복지체제를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서구복지체제의 개념적 속성에 근거해, 서구에는 존재하는 정책 및 제도가 동아시아국

가에는 부재하여도 기능적 등가물인 제도나 정책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주로 복지체

제와 생산레짐을 결부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연구들이다(Estevez‑Abe, 

2008; Lee, 2011; Seeleib‑Kaiser, 2002). 특히 Estevez‑Abe(2008)와 Lee(2011)의 연구들은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ties of Capitalism)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국가의 복지제도가 부

재한 경우, 다른 제도들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들의 상호보완성에 관심을 가

졌다.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및 임금보장 등의 기능적 등가물로 Lee(2011)는 산업화

시기 기업에서 이루어진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제도, 보너스 및 각종 가족 수당 등을 예

로 들었다. Estevez‑Abe(2008)는 일본의 복지체제를 연구하였는데, 기능적 등가물 개념

을 고려하지 않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론을 사회민주주의 편향적 유형론이

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복지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기능을 한 대규모의 공

공근로사업 및 고용규제 등을 기능적 등가물의 예로 들었고, 또한 복지체제에 있어 금

융시장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시장의 각종 제도가 갖는 보완적 

성격 논의에서 더 나아가 복지체제 논의를 일본식 자본주의의 성격 대한 논의로 확장시

킨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들을 비교연구 할 때, 

기능적 등가물 개념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복지국가비교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근거해 시장의 복지적 기능을 논한 위의 두 논문과 달리, 

Kim(2010), Kwon, H.‑J. &Yi, I.(2009)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들의 상호 대체성에 초점

을 맞추어, 대체적 사회정책(surrogate social policy)의 개념을 사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

가를 설명하였다. 특히 Kim(2010)가 제안하는 위 개념은 기능적 등가물과 다를 것이 없

는데, 특별히 ‘정책’의 상호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채용한 개념으로 보인다. 

Kim(2010)는 대부분의 복지국가 연구에서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낙후성을 전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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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그는 영국의 의료체계를 모방하여 

구축된 홍콩의 무상의료서비스, 한국과 대만의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 등을 예로 

들며 Hort and Kuhnle(2000)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국가들의 발전시기를 고려하여 서

구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낙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그

의 연구는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사용하기에 앞서 복지국가에 개념적 속성에 대해 논하

여, 기능적 등가물 개념의 채용이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Kim(2010)는 그의 동아시아복

지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근거하여 ‘교육’을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추가하여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의 교육

비 정부지출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정부 교육비 지출이 복지지출의 대체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시민권 혹은 위험관리가 아닌, ‘인간개발’과 같은 개

념적 속성에 근거하여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정책들은 서로 기능적 등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복지국가논의에서 Esteve‑abe(2008), Seelieb‑Kaizer(2003) 등은 일본의 

농업보호정책이 갖는 복지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적 등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시 말해, 농업종사자 및 종사자가족의 소득

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업보호주의 정책은 개인의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등가물을 제안하기에 앞서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능적 등가물의 명목적 기능뿐만 아니라 

결과적 측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전체에서 농업인의 인구 비율, 

가족의 의존 정도, 타 정책과의 상호보완정도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의 기능적 등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산업화시기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의 기능적 측면을 예를 들 수 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의 기

능적 등가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들의 소득상승을 통한 복지의 증가라는 논리인데, 이

것은 그 사회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한 것이다. 충분한 낙수효과가 없는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을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야기시킬 수 있어 위험분산(risk distribution)

이라는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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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연구에서 집합이론과 기능적 등가물 개념의 활용 

비교연구에서 개념적 차원에서와 실증적 변수 차원에서 국가들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발견되는 경우 각각의 함의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유형화를 통한 복지국가 비교연구

를 수행할 때, 복지국가 간의 차이점이 변수단계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인지 복지국가 개

념 자체의 속성들이 일치하지 않아 발견되는 차이점인지 구별해야 방법론적 오류를 피

할 수 있다. 비교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의 개

념구조들과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념을 다시 재개

념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도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 또는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이용

해 개념화할 수 있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인 경우, 일차적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을 이론에 근거해 선택한다. 이때 이론적 바탕 위에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맥락 등과 같은 질적 지식도 반

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구자의 가치와 철학적 판단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

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시민권 개념을 필요조건적 

속성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위험관리를 개념적 속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선택하는 경우, 시장 

등의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제공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변수들이 될 수 있다. 반면, 국가의 위험관리를 개념적 속성으로 선택하는 경

우 선택 가능한 변수 및 지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 앞서 논한 것과 같이 이 경우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이용해 

복지국가를 개념화하는 경우 여러 상위개념을 고려한 후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 축소

해나갈 수 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 같이 시민권에 기반하며 복

지국가의 속성을 열거하는 것 보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다양한 차원에서 국

가가 구성원의 위험관리를 위해 실행하는 모든 정책적 속성들을 열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시민권에 근거해 보편주의적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보다 오히려 소득상승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즉각적인 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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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

개념적 속성 필요조건 충분조건

고전적 집합이론 교집합 (Logical AND) 합집합(Logical OR)

퍼지점수 최소점수 부여 최대점수 부여

내연성과 외연성의 관계 상쇄관계 비례관계

기능적 등가물  변수화 단계에서 유용  개념화 단계에서 유용

[표 2] 비교사회정책에서 개념구조, 집합이론 및 기능적 등가물

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Kim(2010)의 연구와 같이 시민권 혹

은 위험관리가 아닌 ‘인간개발’과 같은 개념적 속성을 포함시킨 복지국가의 개념인 경

우, 교육정책 등과 같이 ‘인간개발’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서로 기능적 등가

물이 될 수 있다.

개념구조와 경험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의 경우 

내연성과 외연성은 상쇄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 내연성이 증가할수록 외

연성도 증가한다. 반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의 경우 내연성이 증가하는 대신 외연성

이 줄어들어 변수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변수차원에서 기능적 등가물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내연성의 복지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국

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 특정 정책이 대상 국가(들)에는 부재하여도 기능적으로 등

가물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대체시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분법적 방법으로 

개념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개념의 범위에 융통성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구조와 복지국가연구 방법론에 대해 정리하면, 필요충분조건 개

념구조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을 논하고 그것이 다른 시공에서 갖는 일

치성을 전제로 국가들 간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유형

화론에 유용한 반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는 유형화론 보다는 각 국가의 역사적 문

화적 사회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외연성이 높아,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재개념화 작업에 유용할 수 있다.

복지국가연구에서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지

향적 논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복지국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정체적 개념이 아닌 동태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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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의미로는 ‘복지국가‘의 동일한 개념적 속성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동하며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다음은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의 확장 가능성에 있다. 예

를 들어, 교육문제, 주택문제, 여성차별 및 인종차별적 문제는 복지국가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복지정책차원의 논의로도 발전 될 수 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정치사회경

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념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

성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줄 수 있을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으며 국제복지국가 비교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

론적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교연구에서 개념의 중요성,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

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 방법들을 소개하

고 이어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attributes)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채용

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에 대해 논하였다.

비교사회정책에서 비교연구방법론의 개발 및 ‘확실한’ 적용의 중요성은 최영준

(2009), Mahoney & Rueschemeyer(2003), Mahoney(2009), Ragin(2008)등에 의해 이미 강

조되어왔다. 특히 질적연구과 양적연구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전적

집합이론 및 퍼지이론 등을 활용한 비교연구방법론들이 논의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질

적비교연구(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퍼지셋질적비교연구(Fuzzy ‑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퍼지셋이상형분석(Fuzzy ‑ set ideal type approach)등이 개발되어 

비교사회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Lee, 2011b). 위와 같은 연구방법론들은 사례중심적 

연구와 변수중심적 연구 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비교연구방법론들이

다. 본 논문은 복지국가 유형화 및 동아시아복지국가론과 같은 비교연구에서, 집합이론 

및 퍼지이론이 비교연구의 개념화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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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였다. 또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연구에서의 인식

론적 차원의 논의(경험적 연구 단계)와 존재론적 차원의 논의(개념적 논의 단계)를 구별

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비교연구에서 ‘비교’가 갖는 통제적 목적과 관련하여 개념에 대

한 철학적 고민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두 가지의 개념구조인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의 장단점을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소개하였다. 이어 각 개념구

조에서 기능적 등가물의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동아시아복지

국가 비교연구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아시아복지국가

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및 비교사회정책에서의 ‘개념’ 및 ‘개념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교연구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의 양과 

질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발전을 이뤄왔으나 근래까지의 비교사회정

책연구에서는 계량적 분석 및 양적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연구들이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 복지국가연구, 특히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변수차원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념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발전할 때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현실적 중요성이 증진될 수 있다. 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인식론적 차원의 정

교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

해 동아시아복지국가론뿐만 아니라 비교사회정책학 역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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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 Structures, Functional Equivalence

and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Discussion:

An Application of Set‑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Lee, Sophia Seung ‑yoon*8)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welfare regimes by Esping‑Andersen, dis-

cussion on ‘other’ types of welfare regimes was facilitated and the scholarly focu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gradually shifted to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discussion from the late 1990s. Literature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

creased our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ot only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as a whole but also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However, compared the at-

tention given to developing variable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ast Asian wel-

fare state,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Recognizing the limitation in developing comparable variables without a concept 

analysis of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ceptualization and concept analysis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ies. This 

paper first discusses on the concepts, conceptualization and on the use of set theo-

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Next, the study argues the validity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and critically re-

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this paper suggests how the concept of func-

tional equivalence can be successfully employed for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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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with a concept analysis and by applying a set theory including the fuzzy set 

theory.

Key Words: East Asian welfare states, set theory, functional equivalence, neces-

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concept structure, family resemblance 

concept structure, fuzzy-set theory.


